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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칼럼▐ 

 

산재사고에 대한 도급인의 형사책임 

 

(법무법인(유) 지평 이광선 변호사, 민창욱 변호사) 

 

사업장에서의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 2018년 4월 27일에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의하면, 2017년 전체 산업재해자의 수는 89,848명이고 그 중 

사망자의 수는 1,957명입니다.  전체 산업재해자의 수는 전년

(90,656명) 대비 0.9% 감소하였지만, 사망자의 수는 전년(1,777명) 대비 10.1% 증가하였습니다.  산

재 사망사고의 유형(사고, 질병)을 분석한 결과,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세부유형은 추락(366명), 끼

임(102명), 부딪힘(100명) 순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세부유형은 진폐(439명), 뇌심질환(354

명), 직업성 암(96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청과 경찰에서 각각 사고 원인을 조사합니다.  고용노동청은 사업주

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경찰은 작업자 개인들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산재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구성요건요

소(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유형, 결과발생 및 인과관계의 요부 등)가 다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

건법위반죄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공장장)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열거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적용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사업장 내 개별 작업

자들(현장소장, 부서장, 팀장, 안전관리자 등)이 위 법령상 안전보건조치의무뿐만 아니라 계약, 선행

행위 또는 신의칙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처벌대상 및 

처벌범위가 넓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이광선&idx=12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3&div=3&idx=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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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급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 측이 부담

하는 형사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됩니다.   

 

첫째,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장소장•공장장)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20여 개의 

산업재해(붕괴, 화재, 폭발, 추락, 낙하 등) 발생위험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열거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법 제29조 제3항,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이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법 제68조 제3호).  또한 도급인 사업

주가 소속근로자에게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감시

•감독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법 제23조 및 

제24조, 제67조 제1호,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둘째, 도급인 측에서 사고 발생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 개별 담당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를 총괄할 의무가 있는 

공장장•현장소장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사업담당자(부서장, 팀장 등)나 안

전관리자 등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 중에는 수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도급대상업무의 처리를 수급인에게 일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기

도 하고, 도급계약의 성질상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근로자의 세부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도급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이 도급인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도급계약을 통해 수급인

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대법원은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도급인 사업주의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나아가 최근 하급심은 

법 제24조 제1항의 사업주는 ‘사업장을 직접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주’로 한정된다고 판

시하면서 수급인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의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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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422 판결: 대법원 계류 중).  따라서 이러한 판결례의 최근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도급인의 사업장을 직접 지배•관리할 수 없는 수급인 사업주는 위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으므로,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도급인 측에서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열거된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 측은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31일 근로자 산재 사망 시 도급인(원청) 사업주에 징역 최대 7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도급인은 평소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또는 작업장 순

회점검 등을 통하여 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산재위험을 미리 예방할 필

요가 있습니다(법 제29조 제2항). 

 
 

※ 법무법인(유) 지평은 노동팀 전담 변호사들이 산재사고에 관한 고객들의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광선 변호사(kslee@jipyong.com, 02-6200-1787)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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